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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포항제철소 전면 작업중지 후 대책 세워야”
26일, 하청노동자 네 명 사망 중대재해 관련 기자회견…“포스코 안전관리 시스템 철저히 무너져”

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, 포

스코사내하청지회가 1월 26일 대구지방노

동청 포항지청 앞에서 포항제철소 사내하

청노동자 네 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면 

작업중지와 경위 조사, 충분한 안전조치를 

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.

1월 25일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타워 내

부에서 충전재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

자 네 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. 노

동부 포항지청은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 현

장인 냉각탑 보수공정만 중지시켰다.

노동부 포항지청은 중대재해 처리 과정

에서 포스코의 문제가 아닌 도급업체의 문

제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. 

노조는 포스코에 사망 재해가 발생한 타워 

같은 유사한 밀폐공간이 많은 사실을 지적

했다. 노조는 노동부가 포항제철 전면 작

업중지 조처를 하지 않고, 부분 작업중지

를 명령하자 원칙을 어긴 조치라고 비판했

다.

이전락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기자회견

에서 “ 제철소 전면 작업중지권을 즉시 발

동해야 한다. 사망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

철저한 사고조사와 현장 안전점검이 필요

한 상황이다” 라며 “ 현장에서 일하는 노

동자들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. 금속노조

가 사고 조사와 현장 안전점검에 함께 들

어가야 한다” 라고 요구했다.

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“ 포스

코가 가스 배출, 산소 농도를 확인하는 

‘ 퍼지작업’ 을 하고 보호구를 지급한 뒤, 

경보기 착용을 시행해야 했는데, 어떤 안

전 조치도 하지 않았다” 라며 “ 도급업체

의 안전 문제나 실수가 아니다. 원청 포스

코 안전관리 시스템이 철저하게 무너져 일

어난 중대재해” 라고 지적했다.

박세민 노안실장은 “ 문재인 정부는 중

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강

조하고 있으나 노동부 포항지청이 대통령

의 원칙을 위반하고 포스코와 밀월 행보를 

보이는 듯하다” 라며 “ 지금 당장 전면 작

업중지를 내리고 원인 진단과 노동자 의견

을 수렴하는 근본 대책을 세우라” 라고 강

조했다.

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스코 

본사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. 노조 포스

코사내하청지회는 다음 주를 ▲추모 주간

으로 선포 ▲포항제철소 앞 분향소 설치 

▲조합원 추모 리본 달기 등 희생당한 하

청노동자를 추모하는 행동에 돌입한다.

한편,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김 아무개 

조합원(57)이 1월 23일 산소절단기로 철판 

피스를 제거하던 중 일어난 화재로 전신 

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지는 사

고가 발생했다. 화재사고 다음 날 24일 하

청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

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 안에서 잇따라 노

동자가 목숨을 잃었다. 현대중공업은 사고

가 발생하자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8시간 

동안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.


